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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2018년 7월 18일 시행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정경쟁

행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인 제2조제1호에 차목1)을 신설하여 국내는 

󰋮투고일자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서기관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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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이디어 보호 제도를 법제화하였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소위 ‘기

술 탈취’라고 불리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를 진행하면서 기술만 빼앗기고 정

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성장에 실패하는 기술 탈취의 문제점이 국회에

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결국 이를 해결하려는 입법이 부정경쟁행위

의 유형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라 한다.)은 외국 입법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압축 성장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입법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론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롭게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

지 않았고2) 해석론에 대한 논의마저 부족하여, 어떤 경우에 차목이 적

용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

한 분쟁이 양산되거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아이디어의 교

류 자체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고, 정상적인 거

래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

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목의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은 건대법원 선고 다

판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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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개요

1. 개념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서 규정하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

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

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아이디

어3)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

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

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권리가 설정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달리,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규제 방식의 구제수단을 통해 아이

디어를 보호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는 다른 지

식재산권과 달리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행위만을 규제한다. 

2. 입법 취지

(1) 기술 탈취, 아이디어 탈취 근절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으나 해결이 어려

웠던 기술 탈취, 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가 기재된 본문과 달리 단서는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포함된 정보는 입법과정에

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문구이고 이로 인해 범위 개념 등의 해석이 달

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과정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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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법률안4)은 제안이유를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

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

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

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술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좁은 의미의 기술 탈취뿐 아니라 기술 외의 

아이디어 탈취 문제까지 규제하기 위해, 영업상 아이디어도 적용대상

에 포함하였다. 아이디어의 취득자는 아이디어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 수 없고,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아이디어 소유자에게 

그 아이디어를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애로우의 정보 

역설’5)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

해 기술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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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 전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제재

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차목의 중요한 입법 목적 중 하나이다. 입찰, 거래

교섭, 공모전 등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

다.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하도급ㆍ수위탁 등 특수한 계

약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부정경쟁방

지법에 계약 체결 전의 아이디어 탈취행위까지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3) 카목, 민법상 불법행위 대비 명확한 요건 규정

차목이 신설되면서 종전 차목인 기타 성과도용행위 규정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6) 아이디어 탈취행위 역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도출한 아이디어라는 성과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정한 상거

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므

로, 별도의 입법이 없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카목(개정 전 차목)의 적용

을 받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

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

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

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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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카목(개정 전 차목)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7) 따라서 아

이디어 탈취행위에 카목(개정 전 차목)이 적용된 판례가 나오고 축적되

기까지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다

면 어떠한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차목 입법 전에 아이디어를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로 보호한 경우가 있

다.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시한 사례는 하이트 맥주 사건과 한국통신프리텔 사건을 들 수 있다.

하이트 맥주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디어 사용에 관한 묵시적 계약의 

성립 여부와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

단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제안서의 내용이 원고의 상품

판매전략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서 맥주판매에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도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

고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

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최소한 아이

디어의 참신성(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아이디어는 참신성(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8) 법원이 참신성을 부정한 근거로 국외에서 공지, 공용

되고 있던 점을 들었으므로, 제공받는 자에게 새로운 주관적 참신성이 

아닌 객관적 참신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9)

서울고등법원 자 라 결정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우성엽 한국법상 아이디어 보호의 가능성 제 권 제 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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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프리텔 사건에서 원고는 ‘아이디어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직원이 

“피고는 개인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을 해야

만 피고와 계약할 수 있다”, “원고측이 피고에게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만

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10) 

이와 같이 불법행위책임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피해

를 구제받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적 민법 규

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요건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례를 불법행

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아니한 이

상 현실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

다.11)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증명된 사실관계나 개별 계약에 관

한 해석에 근거하여 거래의 대상에 포함된 아이디어에 관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계약관계에서 발생하

는 보호의무, 또는 일정한 신뢰관계를 주장·증명하며, 이를 상대방이 이

를 위반하였는지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12)에서도 아이디어 보호

를 위해 불법행위책임 법리가 널리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카목과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는 아이디어 

탈취행위 제재에 널리 사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차목에 아이디

어 탈취행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여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입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최호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 적용에 관한 고찰 인권

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 심미랑 앞의 연구보고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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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 수단

(1) 민사적 조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 

부정경쟁방지법에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명문화된 것은, 민법에 의한 

일반적인 보호에 비해 입증이 용이해진 것과 함께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 더 나아가,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는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만 도입한 것은, 아이

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목적이다.13)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6조). 

(2) 행정적 조치

아목과 카목을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지방자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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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행정조사를 하고(제7조)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제8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

에 조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어(제14조의7) 조사결과가 민사소송

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특허청에 신고된 부정

경쟁행위 사건은 총 116건(아이디어 탈취행위는 23.3%인 27건)14)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5)이다.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경쟁

행위 피해를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47.7%에 이

르고, 조치를 못 취하는 이유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

(67.7%)을 차지한다.16) 이처럼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보

다 절차가 간소하며, 직권 조사의 방식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교한 주장과 증명을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행정조사가 피해

기업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소관부처인 특허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사·시정권고 권한이 부

여되어 있는데, 기술이나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지

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조사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17)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고발 조치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불가한 차목

의 경우 고발조치가 불가하다. 차목이 처음 도입된 2018년 7월 18일 

시행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 특허청 보도자료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특허청 보도자료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에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 특허청 보도자료
실제로 특허청만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정권고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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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에는 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

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현행 부정경쟁

방지법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강제력이 없는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18)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시정권고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없다. 

  

(3) 형사적 조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목 도메인이름 선

점행위, 차목 아이디어 탈취행위, 카목 기타 성과도용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9) 이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만을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한 민사적 조치와는 상반된다. 아직 ‘아이디어’라

는 표현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의견20)도 있는 만큼, 아이디어 탈취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1)22)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제 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김현숙 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과학기술

과 법 제 권 제 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면 최호진 앞의 논문 면

채수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면
한편 특허청은 차목의 입법 과정에서 먼저 민사적 조치와 시정권고를 먼저 실

시하고 향후 시정명령 제도 벌칙 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제 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

위원회 회의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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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

1. 해석의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

반 조항인 카목(개정 전 차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개별 규정으로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일반 규정으로는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법원에

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고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차목의 

입법을 통해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외국의 입법례가 없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정이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석론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부족하나, 법률이 보호하기에 적합한 이익으로서 아이디어가 포함

된 정보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사회성’을 중요하게 고

려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23)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신뢰

관계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구체적 요건으로 명시함으

로써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고의·과실 추정 규정

이 존재하는 등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이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

로 크게 고려되지 않는 특허, 디자인 등 기존의 배타적·독점적인 지식

재산권과 달리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에 대

차목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최호진 앞의 논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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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이다.24) 소위 기술 탈취라 불리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입법의 배경이 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 규제법으로 독점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차

이가 있는 점, 차목은 적용 대상을 거래과정에 참여하여 신의칙이 발

생하는 관계로 한정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신의칙이 적용되는 거래관계에서 상대

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한 것이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아이디

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투여했을 시간

과 비용만큼의 실질적인 무임승차가 존재한다면 보호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25)

외국의 입법례도 없는 규정인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각 요건

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그 기준은 이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26)인 점, 부정경쟁

방지법 차목의 입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후 정

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직접 사업화하거나 제3자에게 건네주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화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

력에 무임승차하고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

최호진 앞의 논문 면

박성준 특별기고아이디어 탈취 금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배경과 주

요내용 대한변협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商

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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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영업비밀 등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제공하는 보호수단이 거

래과정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들의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

하였다는 점이 입법의 이유이므로 기존 보호수단의 보호 공백을 채우

도록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성립요건을 완화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위반

에 대한 우려로 아이디어를 전혀 제공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거래를 위축시키고 아이디어의 공유와 확산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교섭

이나 거래 종료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재하되, 정상적인 거래는 위축시키지 않도록 부정경쟁

방지법 차목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허, 영업비밀 등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보호대상과 그 보

호대상이 중첩되는 법제와의 균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발명을 공개하여 지식의 확산과 후속 혁신에 기여하는 대가로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와 달리 공중에의 기여가 없더라도 보호가 이루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허 제도를 이용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하

게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반

사회적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수단의 보호 공백을 채우

되,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특허 제도를 이용할 유인을 감소시

키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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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해석

(1) 신의성실 의무의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특허,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다

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만 적용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신뢰관계나 묵시

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섭단계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그 정보가 다른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고, 

자신과 일정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

식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제공한 당사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

업 등 일정한 영리활동을 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

거로 교섭관계에도 이러한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7)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거래를 위한 교섭이 개시되는 시점에 발생하

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아이디어 보유자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 있던 상대방은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는 점

은 상대방이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아이디어를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28)

(2)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해석

‘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이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

최호진 앞의 논문 면
법원도서관 앞의 책 면이한상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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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

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

는지를 판단하면서 동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29) 이러한 점들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를 고려하면, ‘거래’는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 등이 오

가는 데 관련된 행위들을 폭넓게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당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이 당사자인 거래30)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

하는 것이므로 ‘거래교섭’은 거래가 성립하기까지 거래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의논과 절충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과정’은 거래가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거래의 성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서 ‘거래과정’은 ‘거래교섭’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데, 하위 개념인 ‘거래교섭’을 법문에 명시한 것은 거래 

성립 이전의 과정에도 차목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

도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거래교섭의 유형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을 예시적으로 법문에 포함하여, 하도급법 등 기존의 제도로 보호받

기 어려웠던, 계약 체결 등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31)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예를 들어 창업준비자가 공공기관이 주최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예시는 과거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아이디어 탈취 유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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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규율 대상임을 명시한 것으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거래과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음에도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적용대상이 폭넓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입법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섭은 양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교섭의 의사 표시 뿐 아니라 묵시

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32) 

(3) 일방적 제공의 배제

일방적으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아

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제안서나 카탈로그를 이메일, 우편을 통해 일

방적으로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신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적용될 여

지가 없다고 보인다. 상대방의 묵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

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나 정황이 인정되지 않아 ‘교섭’이라고 볼 수 

없고, 묵시적 거래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33) 다만, 일방

적인 제공 후에 이를 기초로 거래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관계를 

다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가 문제가 되어 특허청이 년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

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계약 전의 사업제안 입찰 단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지적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계약 체결 전 기술 탈취 대책 없나요

한겨레 금융사에 기술 뺏겨도 핀테크 기업은 속수무책 시사저널

대기업에 기술 탈취당해 억울한 중소기업 해결책은 머니투데이

등가 있었으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규율하

는 하도급법 개정안의안번호 이 발의된 적도 있다
법원도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행위나 정황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최호진 앞의 논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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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아이디어가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봄으

로써 차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4)

(4) 거래과정이 아닐 경우의 적용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중에 제공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없이 상대방이 아이디

어를 사용하거나 탈취한 경우에는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

구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를 

취득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목의 보호 법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35)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받은 경우에는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비공지성, 경

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의 부정취득·사용·
누설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규정

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이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 등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경제적 가치’의 해석

(1) 영업비밀 경제적 유용성과의 비교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만을 보호한다. 이의 해석은, 유사한 요건을 

가지며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이기리 온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차목 주석 로

앤비
이기리 위의 온라인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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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해석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은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

용’한 경제적 유용성을 성립요건으로 한다.36) 우리 법원은 ‘독립된 경

제적 가치를 가진다’함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

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

시하였다.37) 따라서 쉽게 취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고, 경쟁상의 이익

을 얻을 수 있도록 개량,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유

용성이 부정된다.38) 여기서 ‘독립된’은 정보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

상이 되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

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

미이다.39) 경제적 유용성은 원칙적으로 비밀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으로 그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며, 법률

상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보 그 자체가 경제거래

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금전적 값어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40) 따라서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

결 등 참조
부산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는 자료수집방법으로 수집되었고 가공행위

가 특별히 부가되어 원자료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이 아

니라는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고합 판결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하 제 판 육법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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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41) 실패

한 실험데이터 등 소극적·부정적 정보도 이러한 정보를 가지게 될 경

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42) 반면, 탈세정보, 공해배출정보 

등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

다는 해석43)이 타당해 보인다.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라는 부정경쟁방

지법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해야한다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달리 ‘경제적 가치’만을 문언상 요

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영업비밀도 ‘독립된 경제

적 가치’를 가지는 것과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이 별개의 요건이 아니

라 함께 하나의 성립요건인 경제적 유용성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된’으로 인해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영

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의 해석과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독립된 경

제적 가치’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해석에 비추어보면, 제공받은 아

이디어의 사용을 통해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여 경쟁자에 대해 경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은 어떤 공정이 유용하

지 않다는 소극적인 정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중

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실패한 

기술이라도 경쟁업체로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김운호 거래상대방 및 정부기관에 제출된 정보의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에 관

하여전동차 설계도면 등의 복제 등 금지가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서울고등법원 

라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정보법학회 발표문

면
김동준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

법학연구소 면



206  The Journal of Law & IP 제11권 제2호

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아이디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

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

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

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

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45) 차목의 ‘경제적 가치’가 영업비밀에서의 

경제적 유용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46)

(2) 참신성, 구체성의 고려 여부

미국의 판례에서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차목

에는 명시되지 않은 참신성, 구체성도 경제적 가치의 판단에 고려할 기

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47)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구체적이라면 아이디어

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기술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해석

(1) ‘아이디어’의 개념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최초의 입법인 부정경쟁방지법 차

목은 보호대상을 ‘기술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규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법원도서관 앞의 책 면이한상 집필부분
최호진 앞의 논문 면 이기리 앞의 온라인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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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아이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에 대한 구상’48)으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에 대한 판례에서 표현형식과 구별하여 표현되

는 내용, 사상, 감정을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다.49) 따라서 아이디어는 

인간의 사상이 개입된 어떤 일에 대한 구상으로 표현형식이 아닌 내용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차목의 아이디어를 ‘어떠

한 대상에 대한 인간의 사상 즉 사고, 생각 중 일정 정도로 구체화되

지 않은 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의 의미로 본다는 견해50)

도 있으나, 아이디어가 구체화 될수록 보호가치가 더 높은 점, 지나치

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정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차목은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아이디어만을 다루고 예술적, 철학적 아이디어 등

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영업비밀 정의와의 비교

차목과 가장 유사한 기존 개념은 영업비밀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해석을 참고하되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해석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목과 영업비밀의 요건과 비교하면, ‘경영’이 ‘영업’으로 대체되고, 

‘아이디어’가 추가된 점에서 문언상 차이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

면 ‘경영’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의미이고 ‘영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이기리 앞의 온라인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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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 ‘영업’이

라는 표현을 채용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비영

리 목적에만 사용되는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영’과 ‘영업’을 구분하는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아이

디어’가 인간의 사상이 개입된 어떤 일에 대한 구상을 의미한다는 것

을 고려하면, 영업비밀과 달리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한정함으로

써 고객명단, 판매내역, 데이터 등과 같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정보도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아이디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아이디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 중에서, 단순히 축적한 자료 등을 제외하

고 구상이 담긴 ‘아이디어’만 차목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51)이 있었으나, ‘아이

디어’가 기존 영업비밀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비교해서 명

확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편, 국회 논의과정에서 명

확성 향상을 위해 당초 발의안의 ‘기술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기술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수정52)되었는데, 이러한 수정

으로 ‘아이디어’의 의미 자체가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수정으로 인해 기존 영업비밀 규정과 문언상으로 더욱 유사해

짐으로써, 기존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를 적용하기 더욱 용이해지는 효

과가 있다고 보인다.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 중에서 단순한 자

료 등이 아닌, 구상이 담긴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송대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면 송

대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면
제 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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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의 정도

차목에서 보호하는 아이디어는 특허의 청구범위와 같이 명확한 권

리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 특정이 매우 중요하다.53) 아이

디어가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그 아이디어가 차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지,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침해금지 등이 인용되는 경우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목은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는 점을 제외하면 영업비

밀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특정의 정도 역시 영업비

밀54)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아이디어로 주장된 개별 정보

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아이디어 탈취행

위의 구체적 태양과 청구의 내용, 아이디어 제공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차목이 부정경

쟁행위 중에서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강조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한정되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으

로 구체적인 특정을 요구하기보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다소 완화된 수

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55)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호진 앞의 논문 면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

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

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자 마 결정
최호진 앞의 논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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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해석

(1) ‘사용’의 해석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한 판례56)를 참고할 때, 아이디어의 ‘사용’은 

아이디어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경제활동57)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

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하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에서 내부 자료에 사용하는 것, 일부 개량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58), 특허 출원하는 것59)도 아이디어의 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

리킨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 뿐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서 사용하

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구성과 효과가 구현되어 있고 독자적인 성과

가 가미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변형이나 개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된 아이디어를 사용했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조 

편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면이상현 집필부분
특허청은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 자에게 제공하고 제 자와 특허를 공동출원하

여 등록받은 행위를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으로 보아 시정권고한 바 있다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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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가 독립된 요건인지 여부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

여’, ‘부정하게’가 독립된 요건인지 문제된다. ‘부정하게’가 가장 포괄적

인 의미이므로 세 요건을 모두 동등한 독립적 요건으로 보는 것은 무

리가 있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되 그 필요조건으로 ① 제공목적 위반과 ② 자

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사용 2가지 요건을 규정한 것으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 또는 제3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서, 아이디어의 사용에 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디

어 제공자를 배제한 채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차목이 적용될 것이다.

(3)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의 해석

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제공목적이 문서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제공받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공목적이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받은 자 

또는 제3자의 사용이 그 제공목적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도 다툼의 여

지가 크다. 아이디어가 제공된 목적이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질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

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

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

례60)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61)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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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

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

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

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62)

(4)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해석

제공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

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대기업, 위탁업체 등 우월적 지위

에 있는 자가 계약을 빌미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

에 넘겨 더 낮은 단가에 공급받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설만으로도 위법

이 되는 영업비밀과 달리,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나 그 타인이 사용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등에

는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에게 아

이디어를 공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63)도 있으나, 차목은 영업비밀과 달리 

비밀관리성을 요하지 않고 비공지성도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비밀과 같이 공개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는 의문이다.6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법원도서관 앞의 책 면이한상 집필부분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정상조 편 앞의 책 면이상현 집필부분
아이디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거나 비밀유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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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극적 요건의 해석

(1) 소극적 요건의 의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면, 거래 자체가 위축

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소극적 요건을 두어 적용 범

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공된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

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미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는 아이디어

로 보아 보호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널리 알려진’의 해석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의 절대적인 비공지성65)은 물론이고 

이보다 완화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66)보다도 더욱 완화된 기준이 적

체결하는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허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공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명에게라도 비밀유

지상태가 해제된 경우 공지된 발명으로 취급임병웅 리담특허법 한빛지적소유

권센터 면 된다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

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 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

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 주의사항 등이 개괄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

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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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고 볼 수 있다.67)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하여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하는 것을 규

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허나 영업비밀이 요구하는 엄격한 비공지

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의 무임승

차 행위가 인정되면 차목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공된 

아이디어가 소수의 특허 문헌, 논문 등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68) 

문언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널리 알려진’은 부정경쟁지법 

가, 나, 다목의 ‘널리 인식된’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 나, 

다목은 소비자 혼동이나 식별력·명성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차목과 그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타인의 노력

에 무임승차하여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는 

차목의 목적과,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

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려는 차목 소극적 요건의 규정 목적을 고

려하면, 가, 나목의 주지성69) 또는 다목의 저명성70)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최승재 앞의 연구보고서 면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최승재 앞의 연구보고서 면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다목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

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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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이다.71)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비공지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

기업기술보호법와 달리 비밀관리성을 요하지 않는다. 영업비밀 형사

사건에서 무죄 사유의 50%가 비밀관리성72)일 정도로 비밀관리성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고 만족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으므로, 비밀

관리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기존 제

도들의 보호 사각 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시점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시점이라는 견해73)가 있으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시점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판단시점을 아이디어 제공 시로 할 

경우, 향후에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만 차목으로 인해 그 아이디어

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디어를 제공받은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를 사용하여 제

품화하는 시점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요건에 관련되

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

다는 견해74)가 있으나, 제공 시점에 널리 알려진 경우와 사용 시점에 

널리 알려진 경우를 서로 다른 요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최승재 앞의 연구보고서 면
송석은·이성준·현혁승·양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 면

이기리 앞의 온라인 주석서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최승재 앞의 연구보고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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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단서에서 모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75)

(4) 동종업계의 법위

여기서 ‘동종업계’가 아이디어 제공자가 속하는 업계인지 아니면 아

이디어를 제공받는 자가 속하는 업계인지가 문제된다. 아이디어를 제

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76)도 있으나, 이미 널리 알려

져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극적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이디어 제공자가 속하는 업계 또

는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자가 속하는 업계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하더라

도 동종업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국가 간 교류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점,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

법에서도 해외 공지가 국내 공지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 영업비밀에

서도 국외에 알려진 경우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는 점77) 등을 고

려하면, 널리 알려진 업계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포

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공시점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차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단서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러한 견해사용 시점에 널리 알려진 경우 경제적 가

치 요건에서 판단가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 개정 시에 제공받는 자에

게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제공 시를 기준으로 하고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

는지 여부는 사용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특허청 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

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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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증책임의 전환

소극적 요건은 단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증책임을 아이디어

를 제공받은 자가 지게 된다. 입증책임은 법규의 구조와 형식(예컨대 

본문과 단서,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원칙규정과 예외규정 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고,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당사자는 권리장

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또는 권리저지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8) 또한 입법과정에서의 회의

록에 따르면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의

도라는 점이 명확하고79), 기존의 의원 발의안 2건(김기선 의원, 홍익

표 의원 대표발의안)과 상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마련된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의안번호 2012752호, 2018.3.29.)의 제안 

경위에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

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적극적 요건

을 아이디어 제공자가 입증하면, 제공받은 자가 소극적 요건을 입증해

야만 차목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제공된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 널

리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디어 제공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점,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경

우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있거나 규모가 작은 개인, 중소기업인 경

우가 많아 충분한 입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러한 입증책임의 일부 전환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가능성을 넓혀 제

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헌재 선고 헌바 헌재 선고 헌바 참조
제 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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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과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신설 시 별도의 경과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으

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이디어를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

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04.1.20.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별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 규정된 영업비밀 부정취득, 부정사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개정 법

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80) 

실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적용시기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계약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었고, 아이디어의 취득 및 이를 사

용한 광고물 제작 등의 행위가 법 시행 전에 행해졌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81) 항소심82)과 대법원83)은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 제공이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차목의 부정경

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차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된 아이디어를 사용한 광고의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공받은 아이디어인 네이밍과 콘티에 의거하

여 이루어진 사용 행위인 콘티에 의거한 광고제작과 네이밍을 사용한 

제품 출시가 모두 차목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차목 시행 이

후에도 콘티에 의거한 광고 영상에 네이밍을 피고의 제품명으로 표시

하여 전송한 행위가 계속되었으므로 차목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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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목이 금지하는 행위는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가 아니라 제공받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차목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제공받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

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차목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

야 한다.

Ⅳ. 결론

기술·아이디어 탈취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

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명시적으

로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입법되었다. 외국의 입법례나 이

론을 참고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지식재산 법률에서 이

례적인 일인데, 그 만큼 기술·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근절이 시급한 과

제라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대상을 

규율하는 규정이고, 최초의 아이디어 보호 입법이다 보니 정확히 어떤 

행위가 차목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당사자들이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차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차목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학

계에서의 논의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

필요한 분쟁을 양산되거나, 분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이디어의 교

류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거래들마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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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을 통해 차목의 해석론을 각 요건별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차목을 해석할 때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

법의 목적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

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차목의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그러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도입된 차목이 아이디어의 공유·확산과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

시키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감도 

필수적이다.

거래 성립 전의 교섭, 묵시적인 계약 등 모든 거래 과정에 차목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

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경제적 가치 요건에 관해

서는, 영업비밀의 판례를 참고할 때,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사용을 통

해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아이디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공목적에 위반한 부정 사용인지 여부는 거래과정의 구

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

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할 경우, 거래 자체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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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소극적 요건을 두어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허, 영업비밀의 비공지 관련 규정과의 문언

상의 차이가 있는 점,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특허

나 영업비밀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야 한다. 다만, 공공의 영역에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을 

위해 널리 알려진 시점 및 동종업계의 범위 판단은 다소 유연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해석론이 확립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부정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

에 무임승차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구

제하는데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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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기술·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 부

정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입법되었다. 

기술·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근절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대상을 

규율하는 규정이고, 최초의 아이디어 보호 입법이다 보니 정확히 어떤 

행위가 차목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당사자들이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차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차목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학

계에서의 논의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

필요한 분쟁을 양산되거나, 분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이디어의 교

류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거래들마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차목의 해석론을 각 요건별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차목을 해석할 때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

법의 목적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

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차목의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그러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도입된 차목이 아이디어의 공유·확산과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

시키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감도 

필수적이다.

거래 성립 전의 교섭, 묵시적인 계약 등 모든 거래 과정에 차목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

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경제적 가치 요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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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영업비밀의 판례를 참고할 때,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사용을 통

해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아이디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공목적에 위반한 부정 사용인지 여부는 거래과정의 구

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

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할 경우, 거래 자체가 위

축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소극적 요건을 두어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허, 영업비밀의 비공지 관련 규정과의 문언

상의 차이가 있는 점,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특허

나 영업비밀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야 한다. 다만, 공공의 영역에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을 

위해 널리 알려진 시점 및 동종업계의 범위 판단은 다소 유연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 기술 탈취, 아이디어 유용, 아이

디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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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angheum Cho*

84)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n 17 April 

2018.  It explicitly prohibits the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o-called 

‘idea misappropriation’ 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of the Korean economy by preventing 

the growth of innovative SMEs and startups. 

Because it is the first legislation directly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dea’, it is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of the stakeholders. However, the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and even academic discuss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he new regulation, the Article 2. 1. (j). 

When interpreting this new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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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to establish a sound transaction order 

and to prevent free-riding on the efforts of other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Article 2. 1. (j) was legislated to cover the blind 

spots of existing laws in preventing idea misappropria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2. 1. (j) too 

strictly. However, it is also essential to strike the right balance among 

stakeholders not to restrict the normal spread of ideas or affect normal 

negotiations and transactions. Harmonization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patent and trade secre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Key Words: Unfair Competition, Idea Misappropriation, Idea Extortion, 

Idea Protection


